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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매년 약 3만여 명이상의 공무원이 퇴직하고 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해마다 적지 않은 수의 공무원이 퇴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퇴직관리가 여전히 미흡

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의 퇴직관리, 특히 퇴직공직자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퇴직의 의의와 퇴직관리의 필요성을 고찰하

고, 외국 정부의 퇴직관리 동향 및 우리나라 공무원 퇴직관리제도의 현황 및 실태분석을 

통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 공무원 낙하산 인사, 공직 부패 등 공직개혁 차원의 문

제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공직자 퇴직관리의 문제점에 따른 퇴직관

리 제도설계의 방향성,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재설계 방안 및 퇴직공무원의 퇴직관리 효

율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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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focused on the retirement management system of public servant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As the average life age has been increased and the 

Korean society is becoming an aging society, the retirement management of local 

public servants has become an major issue in public personnel management in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practices of the retirement management for public servants 

in foreign governments and the current practices of retirement management system of 

Korean public servants. And this study suggests the effective retirement management 

for public servant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 Keywords: local government, local public servants, retired public servants, 

retirement management, restriction on employment

Ⅰ. 서론

우리 사회는 2000년 7월 1일 기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1%를 넘으면서 

UN이 정의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공무원연금공단(2010)은 2018년경이면 노인인구

의 비율이 14%를 넘어서서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노령인구 

증가와 달리 15～64세 사이의 청･장년 인구는 4% 정도의 증가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국가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력이 떨어지고, 비생산 인구를 부양해야 할 생산 인구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인구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고령화는 단순히 

연령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가진 고령자의 증가를 의미한다. 즉 

발달된 의료기술로 세대가 거듭할수록 건강한 신체를 오래 유지할 것이며, 학력수준은 더욱 

높아져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기대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02년 UN의 제2차 

세계노인대회에서 채택된 ‘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은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한,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한 노동을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고령

화 문제의 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에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청･장년층의 부담을 덜고 노령 인구를 노동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고령화 문제 대책으로서 노령인구의 노동재원 활용 방안에 대한 모색 필요성은 공

직사회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의 전체 공무원의 약 25%(27만명)에 달하는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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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붐 세대(1955∼63년생)의 퇴직이 2014년부터 본격화 되고 있다. 한편으로 평균 수명 증

가와 국가재정 수지 악화 등으로 2010년부터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논

의가 우리 사회의 최대 갈등 이슈로 부각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지원대

책이 미흡하고 퇴직공무원의 사회적응 준비 및 노후생활 설계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퇴직에 대한 평소 대비가 부족할 경우 퇴직의 충격이 크고, 퇴직에 따른 비용과 부작용도 

심각하게 된다. 미국 기업의 경우 신규직원의 채용관리에 대한 관심 이상으로 퇴직관리에 관

심을 보이고 있다(Lipiec, 2001).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퇴직연령을 몇 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Dora, 1999), 퇴직연령과 퇴직연금 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Doerpinghaus & Feldman, 2001).

한국은 현재 매년 약 3만여 명이상의 공무원이 퇴직하고 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

고 해마다 적지 않은 수의 공무원이 퇴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퇴직관리가 여전히 미흡

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퇴직관리는 시대별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 변화해 왔으며, 1980년 신자유주의가 행정에 접목되고 신공공관리이론이 풍미

하면서 평생직장, 정년보장의 의미마저 퇴색되는 전환점에 있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병폐를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 및 처벌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퇴직공무

원의 낙하산 인사(청탁･알선, 민관유착, 전관예우, 고액연봉 등)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

으로 ｢공직자윤리법｣(1981)이 17차례나 개정되었다(2014.11.19. 개정). 그러나 퇴직공직

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동법 제4장(2011.7.29.))에 관한 조항들이 공직사회의 정의

와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 하에 퇴직공직자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우리 사회에 환원

하는 것을 저해한다는 제도적 모순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 퇴직관리,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직

자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공무원 퇴직의 의의와 퇴직관리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외국 정부의 퇴직관리 동향을 살펴

봄으로써 지방공무원 퇴직관리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 공무원 퇴직관리제

도의 현황과 실태분석을 통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 공무원 낙하산 인사, 공직 부패 

등 공직개혁 차원의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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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무원 퇴직관리의 이론적 논의

1. 퇴직의 개념

퇴직의 개념1)은 직업의 포기인 동시에 은둔의 시작이라는 전통적 의미로부터 직장생활의 

책임과 압박으로부터의 자유(Rosenkoetter & Garris, 2001), 영구적으로 떨어져 있으려

는 의도로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벗어난 개인의 행위(Bonsang et al., 2009: 13)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논의된다. 퇴직은 처음에는 육체노동이 유일한 생산수단이었던 시절에 50〜

60대에 이르면 육체가 쇠약해 진다는 것에서 그 개념이 출발했다. 이때, 퇴직 시점이 일하기

에는 쇠약하고 죽기에는 이른 시기이므로 여기에 맞춘 퇴직계획도 단순히 경제적 생존을 위

해 노후계획을 수립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평균 수명의 연장, 고령화, 노동의 새로운 정의 등은 새로운 퇴직 개념을 등장시켰

다(남궁근 외, 2004: 18-25, 정원희･양기근, 2006: 117). 환경이 급변하면서 퇴직 이후

의 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퇴직 개념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김윤권, 2011: 56). 일반적으로 경제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한 이분법적인 퇴

직 개념을 사용하는 추세이다(권문일, 1996). 또한, 퇴직은 ‘더 이상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

다’라는 논의를 통해 새로운 퇴직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정원희･양

기근, 2006: 117-118).

퇴직은 더 이상 근로의 중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Beehr & Bennett, 2007). 특히 경제

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여건이 급속하게 변하면서 퇴직시기와 유형도 다변화되었고, 주된 일

자리에서 퇴직 한 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기 전까지 평균 12〜14년의 기간 동안 ‘가

교 일자리(bridge job)’를 갖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바로 

노동시장에서 물러난 완전 은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퇴직 후 재취업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퇴직 후 완전 은퇴자가 되기도 하고, 퇴직 후 실업상태로 있다가 은퇴하기도 하

며, 재취업을 하여 생애 후반기에 근로활동을 새롭게 시작하기도 한다(변화순, 2007: 22).

Olusakin(1999)은 퇴직 시 상당한 가치관의 변화, 재정곤란 등이 발생하며 일부 퇴직자

의 경우 이전의 삶의 패턴이 끝나고 새로운 패턴이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Billings(2004)는 

퇴직이 첫 번째 성인기에서 두 번째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의미하고 때로는 불안정한 경

1) 공무원연금법에서의 퇴직에 대한 개념은 면직, 사직, 기타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으로 정의하고 

있다(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그리고 퇴직의 유형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는 의원퇴직, 정년에 의하는 

정년퇴직, 법령의 규정에 의하는 당연퇴직 및 명예퇴직 등이 있다(이종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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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라고 묘사한다. 퇴직자는 유급의 고용활동을 멈추거나 퇴직연금 수급자이면서 풀타임으

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퇴직은 젊은 시기 활동적인 업무생활과 적절한 재

정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부터 노년기에 덜 엄격한 업무 스케줄이나 아무런 스케줄이 없는 

상태로 전환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김윤권, 2011: 57).

2. 퇴직관리의 필요성과 내용

우리 사회에 있어 퇴직이 가져오는 사회 전반적인 영향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

다. 최근의 청년실업 문제, 경제적 침체 현상을 고려할 때, 은퇴와 더불어 생기는 퇴직자의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소비로 전환하면서 경제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을 갖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퇴직은 사회적 영향뿐만 아니라 조직 수준과 개인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퇴직 후 퇴직자들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상대적으로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원의 

부족과 문제해결능력의 저하로 인해 경제적 고충, 사회적 소외와 위축, 자아정체감의 혼동 

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신체적 영향으로 건강에 대한 위기감, 노년기의 변화에 생물

학적, 심리적 변화와 인간관계 변화에 대한 적응상의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미혜, 1993: 19-20).

반면, 퇴직이 발생하면 조직 및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윤

권, 2011: 91-92). 과거에는 조직 차원에서 퇴직은 정년에 도달한 퇴직자가 당연히 조직을 

떠나는 수준으로 인식하고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 그러나 고령사회를 맞이하면서 미래 트

리플 30년을 준비하는 퇴직자를 위해 어느 조직이나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를 고민할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에 대한 사전 준비와 퇴직 후의 생활에 대한 적응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유능한 사람을 선발하는 일이 중요하듯 구성원이 조직을 떠나는 일, 즉 퇴직을 관

리하는 것도 정부 인력관리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인력관

리 연구는 대부분 유능한 자의 선발과 선발된 인력의 능력발전에만 초점이 맞추어 졌던 것이 

사실이다(오석홍, 2000: 256 수정인용). 그러나 인력관리의 일환으로서의 퇴직관리는 조직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퇴직을 관리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한다. 그 결과, 개인 근로자의 퇴

직결정이나 계획에 영향을 주는 조직의 실제에 관한 연구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조기은퇴 혜

택이나 유연하고 부담이 적은 근로일정 제공 등 체계적 퇴직실행으로 조직변화에 대응하게 

해준다(Kim & Feldman, 2000). 따라서 비용절감 및 생산성 제고, 청년 실업문제 해결과 

고령화･저출산 사회 변화에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의 임기응변적인 퇴직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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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불필요한 인력을 자연스럽게 퇴출시키면서 동시에 우수인력의 확보･유지가 가능한 

퇴직인사정책을 수립하는 ‘전략적 퇴직관리’ 정책이 요구된다.2) 

특히 공무원의 퇴직관리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인적자본의 활용,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의 생산가능 인구 연령계층의 변화에 따른 고령 노동력의 생산성 제고, 사회복지 및 사회통

합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판단된다. 퇴직관리는 미래사회의 도전에 대한 대응의 필

요성이나, 단순히 퇴직 예정 또는 퇴직공무원의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사회의 지적자본관리,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지적자본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공무원 퇴

직관리는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양기근･김상규, 2008: 265-266).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정

부의 퇴직관리는 퇴직공직자의 능력과 개인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

며, 노후생활과 사회변화에 대한 성공적 적응을 배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생산 인구의 활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퇴직관리3)는 퇴직교육, 퇴직자 인력은행 운영, 퇴직자와 재직자 간의 멘토링 운영 등 서

비스 공급기관의 비전과 사명 그리고 수요자의 욕구 및 사회적인 책임에 의해 결정된다(양기

근･김상규, 2008). 퇴직관리 방안은 퇴직 전 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전직지원 시스템 운용

과 퇴직 후 단순지원 및 재취업 지원으로 구분된다(염재호 외, 2003). 따라서 퇴직관리의 

내용은 퇴직자가 퇴직 전에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고 퇴직 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준비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Ⅲ. 외국 정부의 공무원 퇴직관리

해외 주요 국가들의 공무원 퇴직관리의 주요 이슈는 ‘회전문 현상(revolving door)’, 민간

기업의 이동에 따른 ‘내부정보’, ‘로비’의 문제해결과 함께 고령화 사회에 따른 퇴직이후 재취

2) 퇴직관리는 퇴직과 관련된 관리 및 지원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그 내용 및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일반적

으로 퇴직관리는 일반기업에서 전직지원프로그램, 이직지원프로그램, 아웃플레이스먼트(outplacement)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퇴직관리, 퇴직준비교육, 퇴직지원제도 등으로 불리고 있다. 

3) 태원유(2001)는 퇴직관리의 정의를 부진인력의 퇴출 및 잉여인력의 해소를 통해 인재를 지속해서 유치할 

수 있게 하는 관리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조직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존인력의 퇴출에 

관한 의사결정 및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오석홍(2013)은 퇴직관리란 조직 내 인적자원의 

퇴직 상황을 파악･예측하고 적정한 퇴직 수준을 유지하며 퇴직 결정을 전후하여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인사행정의 퇴직관리는 조직과 개인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하면서 퇴직자의 인격과 생활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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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과정에서 이들의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재취업, 퇴직이후의 삶의 질 문제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1. OECD 국가의 공무원 퇴직관리

지난 2000년대 이후 OECD국가들 내에서 증가하는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문제를 살펴보

면, 첫째, 공공서비스 영역 외의 재취업, 둘째, 공공부문으로의 재취업, 셋째, 재취업 시 나

타나는 회전문 현상(revolving door)의 대응으로 나타나고 있다(OECD, 2010). 특히, 퇴

직공무원이 민간부문으로 재취업 시 동일 프로세스를 가진 민간 부문에 재취업 하여 정부기

관에 대한 로비, 공직 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문제로 인해 퇴직공무원의 채용 문제

와 이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화된 기구의 설치를 통한 전

략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OECD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용 정책 논의를 추진함에 있어 고용안정･

촉진을 위해 정년 연장이나 폐지, 재고용을 통해 노동인구가 급감하는 것을 억제하는데 중점

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방향으로는 ① 연금수급개시와 고용정책수단의 상호 연

계 강화, ② 국가 정책으로서 ‘일을 통한 복지(making work pay)’, ③ 조기퇴직을 장려하

는 인센티브의 폐지, ④ 점진적 퇴직관행의 권장, ⑤ 유연한 퇴직프로그램의 도입 시 고려 사

항, ⑥ 고령자의 취업 사회를 목표로 한 고용정책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프로

그램과 관심 영역은 정년연장을 위한 평생교육훈련 등 능력개발, 장기훈련･휴가제도, 사회보

장제도 개혁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OECD의 ‘고용노동사회위원회’(Employment, Labor and Social Affairs Committee: 

ELSAC, 2003)는 인구고령화의 현상에 따라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정부 지출은 줄이고, 고

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대 등 개인 고용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

도와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동력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OECD, 2010). 

이를 위해 OECD(2003)가 제시하는 7대 개혁 원칙은 ① 조기퇴직제도와 연계된 인센티

브제도 개혁(공공연금, 세금, 사회보장제도 등의 개혁을 통해 조기퇴직 유인을 폐지)으로 고

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대, ② 고령근로자에 대한 취업기회의 확대 및 능력(employ 

ability) 향상 프로그램 운영, ③ 재정 안정화(연금급여액 감축, 기여율 인상 등) ④ 퇴직소

득원 다원화 ⑤ 보건의료와 장기보호(의존성은 낮추고 취약자 보호의 강화), ⑥ 사전기여형 

연금체계 발전과 병행한 효과적 감독체계 등 금융시장인프라 강화, ⑦ 각 조치간 조화와 효

과적인 집행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 등이다(OECD, 2010). 

이후 OECD(2006)가 고령자의 정책기조를 발표한 ‘고령화와 고용정책: 더 오래 살고, 더 



38  지방행정연구 제29권 제2호(통권 101호)

오래 일하는(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Live Longer, Work Longer)’에서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에 따른 정책 수립 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다룬 제반 연구들은 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경제성장의 잠재력 저하, 

청장년층의 고령자에 대한 부양 부담의 증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 병원의 증설 등에 따른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같은 복지제도의 존속을 위협 하는 

등 인구 고령화가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경고하였다(OECD, 2006). 

이에 OECD(2013)는 회원국의 고령화 대응전략의 과제로 고령자가 노동시장의 수급측면에서 

폭넓은 고용의 진입장벽과 계속 일할 의지의 상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즉, 연금체

계와 조기퇴직의 연계가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사장시키는 제한된 효과만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금체계는 근속의 장기화로 미래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 일본의 공무원 퇴직관리

공무원의 퇴직관리에 관한 일본 정부의 주요 과제는 낙하산 인사의 알선을 근절하며, 국가

공무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공무원 인건비를 억제하는 것이었다(김

윤권, 2011: 116-123). 낙하산 인사의 알선을 근절하기 위해 재취업알선금지 등의 규제준

수와 재취업관련 정보공개 추진 등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하였다.4) 그리고 중･노년기 

공무원이 공공부문에서 배양해 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민간 등의 타 분야에서 활용하고 

타 분야 근무경험을 통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관민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아울러 퇴직과 연금수급시기의 불일치를 고려하여 재임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일본 인사원에서는 공무원이 정년까지 근무를 위한 환경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정년

연장5)에 대한 검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년 이후의 생활설계를 위한 생애설계 종합

정보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퇴직공무원에 대한 주요한 재취업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6) 

첫째, 재임용 제도의 운용이다. 공공부문 재임용의 대상은 정년퇴직자, 근무연장 후 퇴직

한 자, 정년퇴직 전 퇴직한 자(근속년수 25년 이상으로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자위

4) 일본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조직의 개편이나 폐지 등으로 인해 이직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취업 알선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일본의 정년은 60세이나 직무의 특수성 또는 결원보충의 곤란성을 고려해 일부 직위에 대하여는 61-65세

까지로 정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일본국가공무원생애설계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6) http://www.jinji.go.jp/shougai-so-go-joho/work/2_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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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의 규정에 의해 퇴직한 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하여는 근무실

적에 기초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며 임기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명권자가 정한 

기간(갱신가능)으로 임기 말일은 65세에 달한 연도의 3월 31일 이전으로 하고 있다.7) 

둘째, 생애설계 종합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한 정년 이후의 생활설계를 위한 정보의 효율적 

제공이다. 생애설계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공무원이 퇴직 후의 생

활에 불안을 갖지 않고 공무에 정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② 공무원이 생애설계를 

계획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재취업 지식･노하우, 재취업 규제, 구인정보, 연금･의료 등의 생

활 정보, 사회 활동 참여･자기개발 관련 정보, 퇴직 공무원의 경험담 등 필요한 정보를 종합

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내각부 산하 관민인재교류센터의 운영이다. 일본은 2008년 국가 공무원에 대해 각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던 민간 기업으로의 재취업 알선을 폐지하고, 일원화된 창구를 통한 재

취업 알선을 위해 관민인재교류센터를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관민인재교류센터를 통

해 조기퇴직자 모집제도 시행과 함께 2013년 10월부터 민간의 재취업 지원회사를 활용한 

재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그림 1> 참조). 

넷째, 총무성이 제공하는 퇴직공무원 지원프로그램은 생애설계 프로그램과 퇴직준비 프로

그램이 있다. 퇴직준비 프로그램은 총무성의 기본적 지침 제시, 가이드 북, 기본 교재, 담당

자 연수 등에 필요한 지원 하에 각 성(省)이 정년예정 5년 이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속 직

원들에게 실시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퇴직 앞둔 마음가짐, 퇴직 후 경제･취업･건강 문제 등

이며 그 외 주택, 가족, 노인복지, 법률, 생활여가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8) 생애설계 

프로그램은 45세 전후의 공무원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총무성의 지원 하에 각 성(省)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경제문제, 건강관리, 가족 관계, 능력 개발, 라이프플랜, 여가개발 

등 퇴직에 집중한 내용보다는 인생 설계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다양한 교육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채성준, 2013: 106).

7) 특히 2013년 일본은 퇴직공제연금의 보수 비례 부분에 대한 지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60세에 정년퇴직 한 직원에 대해 무수입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과 연금의 연결을 

도모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임용을 희망하는 퇴직공무원에 대해 재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였다. 

8) 일본은 재임용제도를 통해 성공적으로 근무하는 퇴직공무원을 퇴직준비프로그램의 강사로 활용하여 퇴직공

무원의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채성준, 2013: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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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본 관민인재교류센터의 재취업 지원 프로세스

Ⅳ.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퇴직관리 현황분석

1.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퇴직 현황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퇴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9) 

1) 년도별 퇴직자 추이

우리나라 지방공무원의 년도별 퇴직자 현황을 살펴보면(<그림 2> 참조), 2001년 29,509

명에서 2002년 23,095명으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2005년(34,762명), 2008년(36,934

명), 2012년(35,408명)으로 많아졌다. 2013년 다시 29,364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나,10) 2001년 이후 연간 약 3만여 명의 공무원 퇴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퇴직자의 변화추이를 고려할 때 재보궐선거(2005년), 자치단체장 선거(2008

년, 2012년), 대통령 선거(2007년, 2012년)등 주요 선거를 전후하여 퇴직공무원의 수가 

9)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

10)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의 퇴직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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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총 382,763명)

자료: 퇴직자 관련 공무원연금주요통계(2014.10.22. 작성) 수정 인용.

<그림 2> 연도별(2001∼2013) 퇴직자 현황



42  지방행정연구 제29권 제2호(통권 101호)

2) 직종별 퇴직자 현황

퇴직공무원의 추이를 직종별로 살펴보면(<그림 3> 참조), 교육직 공무원의 퇴직자 수가 가

장 많으며, 일반직, 기능직, 경찰, 공중보건의의 순으로 퇴직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2013년말 현재 1,25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

는 퇴직공무원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퇴직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총 29,364명)

자료: 퇴직자 관련 공무원연금주요통계(2014.10.22. 작성) 수정 인용.

<그림 3> 2013년도 직종별 퇴직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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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령별 퇴직자 현황

2013년말 현재 연령별 퇴직자 현황을 살펴보면(<그림 4> 참조), 전국적으로 평균 연령이 

50.4세로 정년인 60세 이전의 퇴직 공무원 비율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11) 또한, 50-59

세(11,391명)의 퇴직자가 많은 편이나 전 연령대에서 퇴직자가 발생하고 있어 연령별 퇴직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총 29,364명)

자료: 퇴직자 관련 공무원연금주요통계(2014.10.22. 작성) 수정 인용.

<그림 4> 2013년도 연령별 퇴직자 현황

11)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평균 퇴직연령이 46.7세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울산이 

53.2세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부록 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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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사유별 현황

퇴직사유별 퇴직자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5> 참조) 퇴직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2013년말 현재 명예퇴직(9,863명), 정년퇴직(7,527명), 의원면직(5,330) 등 개인

의 의사 또는 정년 도달에 따른 퇴직의 발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령별 퇴직자 추이를 고려할 때, 공직부문에서도 정년 도달 이전에 퇴직 또는 전직･이

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된다. 

(총 29,364명)

자료: 퇴직자 관련 공무원연금주요통계(2014.10.22. 작성) 수정 인용.

<그림 5> 2013년도 퇴직사유별 퇴직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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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직년수별 현황

2013년말 현재 재직년수별 퇴직자 현황을 살펴보면(<표 1> 참조), 전국적으로 퇴직자의 

평균 재직년수가 23.8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평균 재직년수가 21.4년으

로 가장 낮으며, 서울의 경우에도 평균 재직년수가 23.0년에 그치고 있다. 퇴직자의 재직년

수는 전 연령대에 분포되어 있다.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재직년수가 10년 미만 경력자가 각

각 1,872명, 1,728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력 수준을 고려한 자기개발과 경력관리를 위한 

퇴직관리 프로그램 등 퇴직지원을 위한 교육훈련과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재직년수별 퇴직자 추이를 고려할 때, 10년 미만(7,462명)과 30년이상

(14,129명) 재직경력에서 퇴직자 발생이 높은 점은 퇴직 이전부터 퇴직지원에 대한 체계적 

제도 설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표 1> 재직년수별 퇴직자 추이

(단위: 명)

구분 합계 10년미만 10-20년미만 20-30년미만 30년이상 평균

계 29,364 7,462 1,800 5,973 14,129 23.8년

서울 7,254 1,872 433 1,587 3,362 23.0년

부산 1,987 267 95 512 1,113 26.8년

대구 1,223 154 87 413 569 25.9년

인천 1,301 284 216 324 477 22.6년

광주 878 170 47 230 431 25.1년

대전 1,229 176 44 455 554 25.5년

세종 164 47 12 38 67 21.4년

울산 350 52 19 79 200 27.5년

경기 4,496 1,728 328 769 1,671 19.6년

강원 1,276 313 62 213 688 25.1년

충북 1,149 286 75 167 621 25.0년

충남 1,244 381 55 210 598 23.3년

경북 1,578 353 70 216 939 26.7년

경남 1,646 388 83 283 892 25.4년

전북 1,376 356 42 183 795 25.9년

전남 1,737 494 101 236 906 24.3년

제주 476 141 31 58 246 23.4년

자료: 퇴직자 관련 공무원연금주요통계(2014.10.22. 작성)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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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공직자 퇴직관리 제도 현황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퇴직관리는 규제적 성격의 취업제한제도와 퇴직 

지원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제도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해 재직 시 취득한 기밀정보 

혹은 대인관계 등을 특정기업 혹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활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직접적인 

공익의 손상 및 공직에 대한 신뢰저하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이재명, 2005: 2). 모든 공직자

가 영향력 있는 기관이나 사기업체에 취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공직자는 공직에서 획득한 

다양한 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현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다. 이는 공정한 게임의 규칙에 어긋나는 행태라 할 수 있다.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전관예우

나 민관유착 현상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현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

한 조치가 바로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이다.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사기업체와 유착하는 관

계 및 행위를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중심으로 취업제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2) 첫째, ｢공직

자윤리법｣ 제17조는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제17조 ①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취업

심사대상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

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둘째,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

무취급 제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①항은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는 논란이 되었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

①항은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

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제18조의5(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가 퇴직공

무원의 취업제한에 대한 주요 조항으로서 분석의 초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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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재직자의 등의 취업청탁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18조의5(재직

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제①항은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제17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기업체 등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②항은 국가기

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퇴직 전 5년 동

안 처리한 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등으로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퇴직(예정)공무원을 위한 퇴직지원 프로그램

정부의 퇴직공직자를 위한 퇴직관리 프로그램은 2010년 이후 증가하면서 고용노동부, 보

건복지부 등 각 부처별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연금공단은 연금

업무(기여금･부담금 등 제비용의 징수, 퇴직급여･재해보상급여 등 제급여의 지급), 국가위탁

업무(국고대여학자금 대부, 맞춤형복지), 기금운영(금융기관 예입,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 및 임대, 공무원에 대한 대부,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 운영)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공무원의 퇴직 이후를 지원하는 주요 기관으로서 2014년 이

후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들의 은퇴가 대거 시작되면 공무원 고용주인 국가가 전관예우 제한

은 물론 퇴직자들의 사회참여 지원을 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슈가 제기되면서 2010년 퇴직

공무원을 위한 종합포털인 ‘G-시니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1) 정부의 퇴직관리 프로그램

가. 퇴직공무원 대상의 퇴직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2001년부터 행정기관이 솔선하여 퇴직공무원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공직 내에 

활용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매년 퇴

직자 활용분야 발굴과 활용 실적 파악 등을 통해 공직 내 퇴직공무원 전문성 활용을 권장하

고 있다. 특히, 2011년도 6월 3일에 개최한 대통령 주재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는 

일부 공직자들의 ‘전관예우’ 관행에 의한 부당한 재취업을 방지하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과 함께 재직 중 헌신했던 대다수 공직자를 전문인재로 활용하여 퇴직 이

후에도 국가와 사회에 명예롭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퇴직공무원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각 행정기관에 퇴직공무원 활용현황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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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에게 적합한 직종과 업무를 발굴하고 권장하였다. 이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

체, 지방교육청 등에서 퇴직공무원을 위원회 위원, 정책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해 자문･평가 

등의 정책컨설턴트로 활용하거나, 정부업무 지원･보조를 위해 기간제 교원, 배움터 지킴이, 

시간강사, 복지 및 식품위생 현장지원 등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 총 15,332명을 활

용하였다(<표 2> 참조).

<표 2> 기관별 퇴직공무원 활용 현황(2012년 10월 현재)

구  분 활 용 분 야 인원(명) 비율

계 15,332

중앙행정기관

자문･전문상담, 형사조정위원, 체불청산민간조정관, 교육 등 

행정보조, 자문 및 평가위원, 산림보호 및 관리, 심의위원, 

시험관리관 등

2,774 18.1%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시험면접･감독관, 심의위원, 주정차 등 단속, 

청소･시설관리, 자문 및 평가위원, 민원상담원, 교육 등 

행정보조, 자원봉사 등

3,163 20.6%

지방교육청
기간제교원, 배움터지킴이. 시간강사, 청소･시설관리, 기관 

교육강사, 교육 등 행정보조, 방과후 교육, 위원회 위원 등
9,395 61.2%

출처: 행정안전부(2013).

나. 퇴직예정자 대상의 퇴직지원 프로그램

공무원연금공단은 1997년부터 퇴직 후 환경변화의 대처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생활설계

과정을 중심으로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후 2000년부터 일자리 확

보와 자원봉사, 전통문화, 건강, 재무관리 등 여가활용에 비중을 둔 미래설계과정을 운영하

고 있다(<표 3> 참조). 또한, 2011년 들어서는 행정안전부가 2006년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해오던 퇴직예정자의 공적인 전직을 위한 행복설계 및 전직 집중과정을 위탁받아 실시하

고 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2006년도부터 퇴직예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사회적응 능

력배양과 자기주도적 노후생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행복한 퇴직설계과정과 전직집중과정 

등의 퇴직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행복한 퇴직설계과정은 재취업･창업과 건강･재무관리 

등 퇴직소양 교과를 중심으로 2008년도 289명, 2009년도 427명, 2010년도 990명, 

2011년도 1,433명을 교육하였다. 특히, 2011년에 신설･운영한 하위직 대상 전직집중과정

은 연금액이 많지 않은 실무직 공무원들의 내실있는 퇴직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한편, 공단의 각 지부에서는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금아카데미 강좌를 자체적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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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 강좌의 내용은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 능력 등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한 정보화 

교육, 은퇴생활 소양 함양을 위한 생활설계과정, 취미여가 활용을 위한 문화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표 3> 퇴직공무원 사회참여 지원사업

추진 사업 사업 내용

저소득층자녀

공부방 지원

∙81개 공부방 학습도구 등 지원

∙한자, 컴퓨터 활용, 예절교육 등 지도

사회소외계층가정 등 

안전진단･수리서비스

∙소방시설점검, 전기공사, 도배 등 시설 수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참여

전문분야 상담코너 운영
∙법무, 세무 등 전문분야 퇴직공무원 참여

∙재래시장 영세상인 대상 무료 상담서비스

자원봉사 활동 ∙환경보호, 소외가정 및 복지시설 청소, 장애아동 통학 보조 등

문화･생활강좌 및 

정보화교육 강사

∙건강관리, 여가활용 등 문화강좌 강사

∙컴퓨터 활용, 인터넷, 워드프로세스 등 교육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참여
∙연금업무 도우미(민원접수･처리, 업무보조 등)

∙공무원임대주택 시설관리 보조(안전점검, 하자보수 등)

기타 ∙국가공채시험 감독관, 노인인력개발원 강사 활용 등

자료: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서울신문, 2011.7.11)

공무원연금공단이 제공하는 퇴직공무원을 위한 퇴직지원 프로그램은 사회참여 사업이 중

심을 이루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일자리 지원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공익형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전국 7개 지부별로 상록자원봉사단을 구성해 스쿨존 교통

정리, 학교주변 안전지킴이 활동을 지원하였다. 둘째, 복지형은 소외계층 가정에 안전 점검, 

수리･보수, 저소득층 자녀 학습지도 위주의 사업에 퇴직공무원을 활용하며, 모두 1인당 1회 

2만~3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셋째, 교육형은 퇴직공무원들

을 전문상담원, 정보화교육･문화강좌 강사, 공단의 연금상담서비스 도우미로 활용하는 방안

으로, 특히, 법무, 세무 분야 퇴직자가 전문상담을 하며, 월 1∼2회 공단지부에서 같은 퇴직

공무원을 상대로 부동산 등기, 소송절차, 세금상담을 해 주는 것으로 퇴직공무원들로부터 가

장 높은 인기를 얻은 분야이다. 넷째, 일자리형은 공무원 임대주택 관리, 공무원 채용시험 감

독원, 급여채권 환수, 워킹스쿨버스 보조요원 등을 공공기관과 연계해 알선하는 것으로 주택

관리 매니저, 급여채권 환수는 1주일에 2∼3일 시간제로 일하고 월 5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당시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공무원의 사회참여 지원사업은 퇴직공무원의 인적 풀 

구축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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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신문, 2011.7.11.).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행정안전부 등과 공동으로 퇴직공무원의 퇴

직 후 생활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G-시니어’ 종합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2010년 6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래 3차에 걸친 개편을 통해 2011년 11월부터 서비스를 본격화

하였다. 3차 개편과정에서 ‘G-시니어’ 운영의 기본 방향은 일자리 중심의 알선과 알림으로 

전환하였으며, 퇴직공무원의 퇴직 후 생활설계를 위한 재무상담 등의 기능과 일반인 참여 기

능을 보완하였다. 

(2) ‘G-시니어’의 퇴직관리 프로그램

2010년 6월 구축 완료되어 서비스를 시작한 ‘G-시니어’는 3차의 걸친 개편과정을 통해 일

자리 알선 중심의 기능을 보완하였으며, 2012년 7월 들어 공공부문 일자리뿐만 아니라 고용

노동부가 제공하는 일라지정보시스템(워크넷) 연계를 통해 더욱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

작하였다. 또한 사이버연수원 기능을 도입하여 이용자에 대한 창업, 정보화, 자격증 등의 온

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200여개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수집･정제하여 

제공하고 있고, 소상공인진흥원 ‘e-러닝센터’ 등 3개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이버연수

원 코너에서 퇴직자를 위한 창업 등 전문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G-시니어’가 제공하는 퇴직관리 차원의 서비스 영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G-시니

어’는 퇴직공무원들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보수나 대가 없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타

인과 공익을 위해 기여하는 재능기부 활동을 지원하며, 금전적 보상은 적으나 자기만족도와 

성취감이 큰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교육정보 서비스 영역으로 자기개발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

하고 있으며, 사이버 연수원을 운영하여 창업, 정보화,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온라인 교육정보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커뮤니티 기능 서비스로서 시니어클럽 홈페이지를 연동하여 기관별, 취미별 교류 및 

소통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상록홍보봉사단, 문예마당, 봉사활동후기 등의 기사나 참여 후기

를 통해 기사나 작품을 공유할 수 있도록 참여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문기사, 봉사활동 소식지, 공무원연금공단이 제공하는 공무원 재직자 및 퇴직

자의 제휴복지 서비스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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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퇴직관리의 효율화 방안

1. 지방공무원의 퇴직관리 제도설계 방향

정부는 퇴직관리와 관련된 제도설계를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무원 퇴직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종전 인사관리에서 퇴직관리

는 관심 대상에서 멀었던 영역이기 때문에 소극적 관리였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고령화시

대에 부합하는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공무원 퇴직관리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공무원 정년제도, 임금피크제, 연금제도, 근무환경 등과 고령화시대에 적실성을 갖는 퇴

직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가령, 최근 인사혁신

처가 2017년도부터 공무원 연금개혁의 일환으로 공무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운영 방안

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통한 정년연장이 공무원 퇴직관리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자칫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등 또 다른 부작용과 연계될 수 있는 만큼 공직사회

의 다양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요자인 퇴직 공무원 중심의 퇴직준비교육을 실시한다. 종래의 공급자 중심의 퇴직

준비교육을 수요자의 필요에 입각한 퇴직준비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교육훈련기관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계획, 내용, 강사, 방법 등을 퇴직자 친화적 교

육방식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교육훈련기관과 노동시장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고용정보망이나 직업능력(직무역량) 평가시스템 등을 충실화한다. 정부 내의 인력개발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조율 및 통폐합 등을 통해 인력개발 및 지원을 효율화 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일본 관민인재교류센터의 조기퇴직 희망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서비스는 정년을 맞이하는 

공무원에게 있어서도 경력과 능력에 기초한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 제공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즉, 단순히 구인 및 구직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퇴직공무원의 경력과 능력에 따른 기

업 수요 매칭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전관예우나 공무원 부패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운영해 온 공무원 취업제한 규

정 등을 고령화시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면적인 금지원칙에서 개별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공무원 취업제한 규정을 시대변화에 부합하도록 점차 완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물론 권력기관이나 규제권한이 높은 부서의 공무원은 민관유착이나 전관예우적 관계나 행위

를 보다 엄격히 제한해야 하지만, 절대 다수의 일반적인 퇴직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일자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취업제한 규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퇴직공무원을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에 적재적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지지향적인 조직･인사관리 규정 등을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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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다 생산적인 퇴직관리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넷째. 퇴직공무원이 공직사회, 공공기관, 시민단체, 국제협력기구 및 단체 등에서 경험과 

지혜를 접목시켜 일자리와 사회공헌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

가 있다. 공직에서 수십 년간 축적해온 소중한 인적자원을 연령이 되었다고 나가게 하는 방

임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에서 탈피하여 이러한 소중한 인적자원이 국가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소중한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거버넌

스 주체와의 연계･참여･활동이 필요하다. 국내외 글로벌 기업이나 중소기업, 국제기구, 시민

단체, 전문가집단, 사회봉사단체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퇴직공무원 인력뱅크를 보다 체계적

이고 유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지방공무원의 취업제한제도 재설계 

모든 제도(institutions)는 행위자(공무원, 국민 등)에게 제약(constraint)과 기회(opportunity)

를 제공한다. 어떠한 제도도 완벽할 수 없으며, 제도 자체가 갖는 결함,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제도 적용대상자들의 (불)순응으로 인한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출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김윤권 외, 2011: 146). 현행 규정상으로는 민간기관의 재취업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며, 취업한 이후에도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렇지만 민간기관에 근무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이해충돌이 있는 직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서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국

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동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제도

적으로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하였을 경우, 이것을 해

소하기 위한 기준이나 절차, 방법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은 법적용 대상 및 재취업제한 기간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

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공무원 직종이나 직위별로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 및 취업제한 기간

을 보다 세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직무성격, 부서

의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에 따라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문화된 위원회 조직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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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합리적 심사와 공정한 평가, 그리고 서약에 의해 취업제한의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퇴직공무원의 퇴직관리 효율화 방안

퇴직공무원의 퇴직관리 프로그램 효율화를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상시적인 퇴직지원시스템

을 우선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미래 트리

플 30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탄력적 정년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60세이후 정년퇴직시까지 임금지급율을 하향 조정하여 국가의효

율적인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지방공무원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

다. 정년연장에 따른 기존 정년퇴직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재임용을 통해 연금개시 

연령의 변화에 따른 무수입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퇴직공무원의 인력풀 구축과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방공무원,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

험과 축적된 지식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G-시니어’를 통한 퇴직공무원 퇴

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던 당시부터 지적된 바와 같이 퇴직공무원의 인력풀 구축과 효율적 

관리가 없이는 퇴직공무원의 퇴직 후 수요에 대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

서 퇴직공무원의 인력정보에는 기본 인적사항, 근무능력, 어학능력･자격증, 희망직종･임금, 

원하는 근무형태･장소･시간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시민단체･행정기관 등의 단체가 퇴직공무원을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정

원희, 2007). 수십 년 동안 투자하고 양성한 퇴직공무원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지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인

식하에 유능한 퇴직 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퇴직관리시스템을 구축･관리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양기근･김상규, 2008: 398).

셋째, 퇴직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과정에 있어서 해외파견에 대한 관리시스템 연계가 필요하

다. 지난 2008년 12월 국무총리실 산하 해외봉사분과협의회가 조직되어 WFK 해외봉사단의 

중장기전략 수립 및 해외봉사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개별 프로그램 시행기관을 조율하

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각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해외사무소･인프라 공

유 및 확충, 귀국단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공무원들이 2년간 

휴직하고 해외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개정, 공공기관들이 봉사단원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 봉사활동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

안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귀국단원들의 협력사업 재참여 지원 프로그램 및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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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봉사활동에 대한 인정과 보상과 함께 사회적 지원을 강화(Strengthening Social 

Support)하여 봉사활동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KOICA가 수행하는 국제원조개발사업(ODA)의 전문가 파견 등에 퇴직공무원 인력

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 정책방향을 주도한 경

험이 있는 퇴직공직자의 경력 및 노하우는 국제원조개발사업(ODA) 수원국들의 공공인프라 

개발과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수요를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 

Ⅵ. 결 론

고령화･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퇴직관리, 특히 퇴직공직자의 풍

부한 경험･지혜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이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퇴직의 의의와 퇴직관리 

필요성을 고찰하고 외국 정부의 퇴직관리 동향, 현행 공무원 퇴직관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

석을 통해 공직자 퇴직관리 제도설계의 방향성,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재설계 방안 및 퇴직

공무원의 퇴직관리 효율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고령화 사회･저출산 시대 한국사회가 처한 

위기 상황 속에서 퇴직공무원의 사회적응 준비 및 노후생활 설계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

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퇴직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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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행정책임과 윤리. 인사정책, 역량기반 인적자원관리

(CHRM), 공공정책갈등연구,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 조직문화와 리더십, 청년해외취업 

연구 등이며, 현재 정부간관계연구소(www.igr.re.kr)를 중심으로 ‘공공정책 갈등사례 DB

구축 연구’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DB구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주 호: 충북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결정과정의 지대추구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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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표 1> 지방자치단체 연령별 퇴직자 추이(2013년 기준)

(단위: 명)

구분 합계 19-20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5세이상
평균 

퇴직연령

계 29,364 2,011 6,621 4,115 11,391 7,237 50.4세

서울 7,254 276 1,306 1,401 3,128 1,419 50.7세

부산 1,987 82 271 353 934 429 52.0세

대구 1,223 37 170 279 512 262 51.4세

인천 1,301 40 220 267 586 228 50.7세

광주 878 48 157 206 281 234 50.8세

대전 1,229 46 165 343 423 298 50.9세

세종 164 - 28 28 90 18 51.0세

울산 350 8 46 41 163 100 53.2세

경기 4,496 621 1,671 446 1,464 915 46.7세

강원 1,276 100 307 104 574 291 50.7세

충북 1,149 91 286 77 419 367 51.3세

충남 1,244 118 355 101 420 368 49.7세

경북 1,578 115 351 86 581 560 52.3세

경남 1,646 109 386 124 686 450 51.3세

전북 1,376 116 321 106 415 534 51.8세

전남 1,737 169 454 109 532 642 51.1세

제주 476 35 127 44 183 122 49.9세

자료: 퇴직자 관련 공무원연금주요통계(2014.10.22. 작성) 인용.


